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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복지발전소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복지 균형 발전 기준선은 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31개 시군간 복지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적 균형을 유도하기 위함

•   기본생활 보장에 필요한 7개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기준선을 제시(2020년

까지 도달할 적정기준) 

-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대상, 6월 30일까지 수집된 설문지(30,918명, 18,573가구)를 토대로 31개 

시군별로 분석

경기도 복지 균형 발전 기준선 및 전략과제

•   7개 영역에 총 51개의 전략과제를 제시, 2020년까지 총 5,867억 원 예산 소요
영역 적정 기준 정책 목표 및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총예산

소득

•상대빈곤율 최소화
- 도민 11.2%
- 노인 44.2%
- 장애인 41.5%
- 아동 5.8%

실질 
소득확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44,800
에너지취약계층 에너지 지원비 지급 1,764 
복지민간자원 확보
저소득층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3,342 
경기도형 EITC(근로장려세제)지원 방안 26,800 
주거취약계증 주거보증금 지원 21,560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17,880 

일자리
•노인고용률 30.2%
•장애인고용률 3.5%

노인/장애인
고용률 제고

공공기관 고용확대 3,280 
지역 특화형 자활사업 발굴 163,640 
일자리지원센터 기능 강화
생활임금 확대 8,220 
복지화폐 도입 8,680 
훈련지원형 일자리 사업 1,36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22,200 

주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4.6%
최저주거

향상

수급자 자가 가구 토탈 주택개량 사업 7,160 
수급자 임차 가구 주택개량사업 7,400 
저소득 자가 가구 주택개량 사업 4,940 
경기도형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 330 

•주거비 부담 월소득의 25.0% 이하
임대료 
부담 감소

영구·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400 
저소득 가구 임대료 보조사업 74,400 
노인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13,640 
청년 사회주택 공급 27,280 
한부모 가구 전세임대주택 공급 27,280 

노인

돌봄

•돌봄서비스 이용률 35.8% 이용율 제고

인지기능저하 노인 초기집중 지원 1,560 
노인돌봄 예방정보 제공 825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능전환 및 강화 3,120 
노인돌봄 사례관리기능 강화 3,240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750 

•돌봄 비용부담 : 월소득의 7% 미만 비용부담완화
독거노인 신체활동지원 21,816 
장기요양 탈락노인 자원연계 3,120 

장애인

돌봄

•돌봄서비스 이용률 : 40.1% 이용율 제고

장애인 돌봄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680 
돌봄 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 서비스 조사 500 
가족 및 이웃의 돌봄서비스 제공 인정 5,400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및 돌봄센터확대 13,400 
경기도 활동지원 추가제공 시간 기준 일원화 7,570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2,050 

•돌봄비용부담 : 월소득의 5% 미만 전달체계 개편
장애인 돌봄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224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 9,900 

건강

•만성질환 발병률 
- 고혈압 8.5% 
- 이상지질혈증 2.8% 
- 뇌졸중 0.2%
- 당뇨병 3.1%
- 관절염 1.9%

만성질환 
발병률 최소화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증대 500
생활체육 공간공유 1,960
건강검진률 향상 1,120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기능확대 3,200
고혈압, 당뇨 체크를 위한 자가진단 기기 보급 800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관리기반 강화 800
비제도권 청년 건강검진 제도화 900

•노인자살률 64.2명 자살률 최소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체크 11,696
생애주기별 자살 취약계층 관리 확대 400
교육 및 복지시설 종사자 자살예방 상담교육 600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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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왜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인가?

□   지방자치 실시 이후 복지사업이 지방정부로 많이 이양되었으나 복지기준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중앙정부가 정한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은 대부분 소득과 재산으로, 경기도 지역은 토지나 주택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대상자로 선정되어 혜택받는 비율이 낮음

<그림 1> 전국 및 경기도 수급률 <그림 2> 장애관련 현금수당 수급률 <그림 3> 기초연금 수급률(2016)

3.5
3.0
2.5
2.0
1.5
1.0
0.5

0
전국 경기 서울

3.2

2.1
2.6

30

25

20

15

10

5

0
전국 경기 서울

26.9

21.4
24.4

70
60
50
40
30
20
10

0
전국 경기 서울

66.4
59.9

53.0

주: 장애관련 현금 수당 수급률=(장애수당 수급자+장애아동수당 수급자+장애연금 수급자)/등록장애인 수×100.
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2015)(좌), 보건복지통계연보(2015)(가운데), 경기도 내부자료(2016)(우)

•   소득인정액 산정 시 도시 규모별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주거유지 비용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중소도시 적용으로 인해 불리

- 경기도는 중소도시 기준에 맞춰 주거비용 공제, 서울시를 포함한 광역시는 대도시 기준

- 실제 6대 광역시의 주거유지 비용은 경기도의 75%(전세가 기준)에 불과

⇨   경기도 평균 매매가격(293,291천원) > 광역시 평균 매매가격(231,496천원)

⇨   경기도 평균 전세가격(219,589천원) > 광역시 평균 전세가격(170,173천원)

-   이는 경기도민이 상대적으로 타 시도의 주민에 비해 낮은 공적이전소득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빈곤율에 

영향을 주게 됨

□   31개 시군 간, 북부와 남부간 복지격차도 심각한 편으로 차이를 보정하는 경기도만의 기준이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에 대한 수급률의 차이는 경기도 내부적으로도 31개 시·군 간 복지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가평(5.95%)과 용인(0.76%) 간 7.8배 격차가 나고, 기초연금수급률은 동두천

(74.8%)과 과천(36.3%) 간 2.1배 격차 발생

<그림 4> 31개 시·군 기초보장 수급률(2016) <그림 5> 31개 시·군 기초연금 수급률(2016) 

경기도 31개시군 기초보장 수급율 경기도 평균=2.07% 경기도 31개시군 기초연금 수급율 경기도 평균=59.8%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2016) 재구성(좌·우)

•   지역내 총생산도 경기남부와 북부 간 약 4.6배 차이가 발생하여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 발생

-   2014년 기준 북부의 GRDP가 경기도의 18.0%인 반면에 남부는 82.0%로 크게 차이가 나며, 이러한 간극은 

줄어들지 않고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표 1> 경기도 남부, 북부 경제력 차이 비교

구분
GRDP(억원(%)) 1인당GRDP(만원)

경기도전체 남부 북부　 경기도 전체 남부 북부

2010년 266조5,621 218조8793(82.1) 47조6827(17.9) 2,303 2,550 1,612 

2011년 276조1,549 227조8492(82.5) 48조3057(17.5) 2,339 2,606 1,599 

2012년 288조1,467 236조2601(82.0) 51조8865(18.0) 2,408 2,671 1,680 

2013년 313조6,706 256조1832(81.7) 57조4874(18.3) 2,584 2,854 1,818 

2014년 329조5,589 270조2262(82.0) 59조3327(18.0) 2,684 2,979 1,849 

자료: 경기통계(stat.gg.go.kr)-통계보고서-시군단위지역내총생산

-   2014년 GRDP 최대 지역은 남부에 속한 화성시(39조4,552억원)이고, 최소 지역은 북부에 속한 연천군

(9,852억원)임  

- 1인당 GRDP의 5개 하위 시·군 중 4개(남양주, 동두천, 연천, 의정부)가 경기북부지역에 속함

□   경기도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합하지 못하는 중앙정부의 기준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광범위
하게 존재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월세·공과금 연체, 끼니거름, 의료서비스 이용 못함 등)에 지장을 

받은 경험은 경기도 평균 6.3%로 매우 높음

-   특히, 저소득가구(30.2%)와 장애인가구(18.8%)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가구는 7.7%가 경제적 

사유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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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 어려움을 경험한 6.3% 가구 중 1.0%만 수급자이며, 나머지 5.3% 중 33.3%(83,886가구)가 

절대빈곤선 이하 가구

- 절대빈곤선 이하이면서 정부 기준에 못 미쳐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가구가 광범위하게 존재

<그림 6> 가구유형별 일상생활 어려움(%) <그림 7> 가구유형별 사각지대 경험 정도

저소득가구 아동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30.2

4.0
7.7

18.8

경기도 = 6.3

구분 합계
국민기초수급대상 여부

○ × 절대빈곤선 이하 가구 비율

전체가구 6.3% 1.0% 5.3% 33.3%

아동가구 4.0% 0.6% 3.4% 20.3%

노인가구 7.7% 1.6% 6.1% 55.7%

장애인가구 18.8% 6.4% 12.4% 53.6%

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 실태조사

•   일상생활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시·군 간 격차가 매우 커서, 사각지대 해소 및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여건에 맞는 별도 기준 필요

- 시·군별로 보면 동두천시가 23.8%로 가장 높았으며, 양주시는 1.4%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8> 시·군별 일상생활 어려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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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   복지격차에 대한 경기도민의 인식도 6.25점으로 높게 조사되었고, 격차가 큰 영역은 생활수준
(47.2%)인 것으로 나타남

•   경기복지재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시·군 간 격차에 대한 인식은 6.25점(1점~10점)이고, 

시·군별로 보면 여주시가 7.07점으로 격차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

-  격차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연령대는 여주시는 60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광명시는 30대로 나타남

•   시·군 간 격차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은 생활수준이 47.2%로 월등히 높았고, 그 다음은 

재정규모 14.0%, 재산가치 11.4% 순으로 나타남

-   생활수준 격차가 가장 높다고 응답한 지역은 여주시(77.0%)이고, 가평군은 재정규모(30.3%)와 보건복지

서비스(12.7%)의 격차가 심각하다고 인식

<그림 9> 복지격차에 대한 31개 시·군 인식 정도 <그림 10> 복지격차가 심각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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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 실태조사

□   경기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 간 복지격차해소를 위해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   사회보장급여·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민이 누려할 적정 복지 수준이나 시·군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전략 등에 대한 고민이 부족 

•   경기도의 소득이나 재산수준에 맞게 소득보장 대상이 선정되고, 주거나 건강, 사회서비스 제공도 

경기도민의 생활양식과 복지욕구에 맞게 제공되기 위해서 타 시도와 다른 경기도의 복지 기준이 필요

-   경기도 복지기준은 31개 시·군의 경제, 사회 발전 수준을 고려하고 격차를 완화해줄 수 있는 기능도 수행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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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란?

□   도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31개 시군간 복지격차를 해소하여 지역적 균형을 유도할 
수 있는 목표 설정 

•   복지 균형 발전 기준선이란?

-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은 누구든(보편성) 

- 도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여(포괄성) 

-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적정한 수준(적정성)

•   복지 균형발전기준선은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적정선”을 추구하지만, 

- 현실적인 수준을 감안하여 최저기준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중장기전략 추진

※   “적정선”은 최저 수준을 넘어 보다 품위 있는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복지기준으로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반영한 기준

•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 45조

제45조(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시도 및 시·군·구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기관 등의 배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내외 사례 

[타시도 사례] 서울시, 부산, 광주, 대전, 전북 완주, 세종시 등

[해외 사례]       영국의 ‘국민 최저선(National Minimum)’/ 북유럽국가의 ‘적정한 급여 수준’/ 일본 동경의 ‘시

민복지최저선(Civil Minimum)’(지역의 생활수준 고려)

[경기도]            기존 타 시도의 선언적인 것에서 벗어나 정책적 실천과제로 연결연차별 계획 수립 및 실행 평가 

지표 개발

□   복지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영역은 도민의 기본생활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7개 분야 선정

•   복지 균형 발전 기준선 분야 : 소득, 일자리, 주거, 돌봄(노인, 장애인), 건강, 복지 인프라 등 7개 분야

-   각 영역별로 기준선이 적용되어야 하는 대상은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위험’에 스스로 

대처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계층으로 한정

•   복지 균형발전 기준의 담당 및 전략과제 실천 주체는 시·군이 우선되며, 31개 시·군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안은 경기도가 책임을 짐

□   그동안 진행 상황 : 2회 권역별 간담회, 17회 의견수렴  

•   연구 기간 :  2015. 11. 19 ~ 2017. 2. 17.

- 예 산 : 736백만원(경기도민 복지 실태조사 500백만원 포함)

•   연구 방향 및 분야별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2015. 12. 19

•   시·군 과장단 회의 시 연구 소개 및 협조사항 안내(1차) : 2016. 2. 3.

•   시군 생활보장팀장 대상 실태조사 대상자 리스트 협조 요청 : 2016. 2. 22. 

•   시·군 과장단 회의 시 연구 협조 사항 안내(2차) : 2016. 3. 15.

•   5개 권역별 시군 담당 공무원 의견 수렴 : 2016. 3. 22~25

•   31개 시·군 공무원 자문단 구축 완료 : 7개 영역, 191명 

•   영역별 시·군 및 외부 기관 행정통계 자료수집 및 분석 : 2016. 4월~  

•   경기도민 복지 욕구 실태조사 및 분석 완료 : 2016. 3. 15.~ 7. 30. 

•   도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중간보고 : 2016. 6. 20.

•   각 영역별 기준선(안)에 대한 자문회의 : 2016. 8. 30.~9. 2.

•   5개 권역별 시군 담당 공무원 의견수렴(2차) : 2016. 9.22~27.

•   도민공청회: 2016. 10. 22(토) 오후 2시~ /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

-   공무원, 현장 및 학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성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기준선에 대해 최종적으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진행

- 7개 영역별로 31개 시군을 대표하는 217명의“경기도 복지기준선정책단”구성

•   도 의회 보고 : 2016. 11. 22(화) 오후 2시~ / 경기도 의회

- 그동안 경과 및 기준선 결과 보고

- 9개 시·군 순회 간담회 요청

•   전략과제 마련 자문회의 : 2016. 12월 영역별로 진행

- 각 영역별로 제시된 전략 과제에 대한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자문

•   맞춤형 전략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 2016. 12. 22(목) 14시

- 영역별 전략과제 및 중점사업(안)에 대한 의견수렴 

•   9개 시·군, 찾아가는 시·군 토론회 개최 : 2017. 1. 10 ~ 1. 20

- 9개 시·군의 복지기준선과 맞춤형 전략과제 제안

•   2차 도민공청회 개최 : 2월 13일(월) 오후 4시~

- 7개 영역별 복지기준선과 기준선 도달을 위한 맞춤형 전략과제 제안

- 전략과제별 시·군 우선순위 제시  

•   각 영역별 기준선 보고서 발간 

-   7개 영역별로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 정책 목표 및 기준선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보고서를 발간(2017. 2. 17)

- 본 보고서의 기준선 관련 내용은 상기 보고서의 내용 중 핵심적인 것 위주로 요약·정리함

•   전략과제 실효화를 위한 10개 시군 토론회 사업 추진

- 기간 : 8월 21일(월)~11월 14일(화) 총 29회 실시

- 저소득 및 일자리,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개최(716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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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기도 복지 균형 발전 기준선 및 전략과제

□   경기도민 복지 실태조사를 통해 7개 영역의 현재 복지 수준 파악

•   조사 대상자 : 30,918명(18,573가구)

- 31개 시군의 성, 가구 유형(노인/장애인/저소득 등),  연령 등 인구특성이 반영되도록 샘플링 및 가중치 보정

<그림 11> 경기도 복지 실태조사 대상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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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   각 영역별로 제시된 기준선의 주요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를 선정

•   7개 영역별로 정책목표를 정하고 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 및 기준선을 설정

•   각 영역별 지표 및 기준선 도달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전략을 제시

•   7개 영역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의 우선순위를 31개 시·군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도출

•   7개 영역에 총 51개의 전략과제를 제시하였고, 2020년까지 총 5,867억원 예산 소요

-   전략과제는 소득 7개, 일자리 7개, 주거복지 9개, 노인돌봄 7개, 장애인돌봄 8개, 건강 9개, 복지인프라 4개 등 

총 51개 제시

<표 3> 영역별·전략과제별 소요재정액 추정결과 
(단위: 백만원) 

영역 적정 기준 정책 목표 및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총예산

소득

•상대빈곤율 최소화
- 도민 11.2%
- 노인 44.2%
- 장애인 41.5%
- 아동 5.8%

실질 
소득확대

무한돌봄사업 대상자 확대 44,800

에너지취약계층 에너지 지원비 지급 1,764 

복지민간자원 확보

저소득층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3,342 

경기도형 EITC(근로장려세제)지원 방안 26,800 

주거취약계증 주거보증금 지원 21,560 

저소득층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17,880 

영역 적정 기준 정책 목표 및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총예산

일자리
•노인고용률 30.2%
•장애인고용률 3.5%

노인/장애인
고용률 제고

공공기관 고용확대 3,280 

지역 특화형 자활사업 발굴 163,640 

일자리지원센터 기능 강화

생활임금 확대 8,220 

복지화폐 도입 8,680 

훈련지원형 일자리 사업 1,36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22,200 

주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4.6%
최저주거

향상

수급자 자가 가구 토탈 주택개량 사업 7,160 

수급자 임차 가구 주택개량사업 7,400 

저소득 자가 가구 주택개량 사업 4,940 

경기도형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축 330 

•주거비 부담 월소득의 25.0% 이하
임대료 
부담 감소

영구·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400 

저소득 가구 임대료 보조사업 74,400 

노인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13,640 

청년 사회주택 공급 27,280 

한부모 가구 전세임대주택 공급 27,280 

노인

돌봄

•돌봄서비스 이용률 35.8%
이용율 
제고

인지기능저하 노인 초기집중 지원 1,560 

노인돌봄 예방정보 제공 825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능전환 및 강화 3,120 

노인돌봄 사례관리기능 강화 3,240 

독거노인 사회참여활동 연계 750 

•돌봄 비용부담 : 월소득의 7% 미만
비용부담

완화

독거노인 신체활동지원 21,816 

장기요양 탈락노인 자원연계 3,120 

장애인

돌봄

•돌봄서비스 이용률 : 40.1%
이용율 
제고

장애인 돌봄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680 

돌봄 대상 장애인 발굴 및 적합 서비스 조사 500 

가족 및 이웃의 돌봄서비스 제공 인정 5,400 

지역별 활동지원기관 및 돌봄센터확대 13,400 

경기도 활동지원 추가제공 시간 기준 일원화 7,570 

장애인 기초돌봄사업 운영 2,050 

•돌봄비용부담 : 월소득의 5% 미만
전달체계 
개편

장애인 돌봄서비스 신청 및 이용창구 일원화 224 

24시간 콜서비스 및 상담전화 운영 9,900 

건강

•만성질환 발병률 
- 고혈압 8.5% 
- 이상지질혈증 2.8% 
- 뇌졸중 0.2%
- 당뇨병 3.1%
- 관절염 1.9%

만성질환 
발병률 
최소화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증대 500

생활체육 공간공유 1,960

건강검진률 향상 1,120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기능확대 3,200

고혈압, 당뇨 체크를 위한 자가진단 기기 보급 800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관리기반 강화 800

비제도권 청년 건강검진 제도화 900

•노인자살률 64.2명
자살률 
최소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체크 11,696

생애주기별 자살 취약계층 관리 확대 400

교육 및 복지시설 종사자 자살예방 상담교육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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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별·재원별 전략과제 도달을 위한 예산

•   총소요재정액:전략과제 도달을 위한 4년간 총 예산은 6,382억원으로 부문별 투자계획 예산 대비 

3.19%로 나타남

<표 4> 7개 영역별·재원별 전략과제 소요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합계

영

역

별

소득 46,794 47,074 43,574 41,034 178,476

일자리 42,370 50,900 54,880 59,240 207,390

주거 39,105 39,175 39,175 39,175 156,630

노인돌봄 7,824 8,074 8,854 9,679 34,431

장애인돌봄 2,720 10,615 9,295 16,595 39,224

건강 5,489 5,489 5,489 5,509 21,976

합계 144,302 161,327 161,267 171,232 638,127

재

원

별

국비 43,880 50,565 53,665 57,065 205,175

도비 45,635 55,926 54,282 52,551 208,395

시군비 51,576 54,105 52,589 60,885 219,154

민간 3,211 731 731 731 5,404

합계 144,302 161,327 161,267 171,232 638,127

□   기준선 전략과제 실천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개선 도모

•   도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집니다

-   대부분의 경기도민의 누리는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적정 수준의 생활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하는 도민이 많아집니다

- 취업을 원하는 어르신, 장애인분들게 일자리 정보 및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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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의 주거공간이 좋아지고, 주거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 경기도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는 증가하고 부담은 감소합니다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기본적인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증가하고 부담은 감소합니다

-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주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줄어듭니다

•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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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계획

   기준선 및 전략과제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재정비

□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개정

•   조례개정의 주요내용

-   i) 사회보장 격차 해소라는 부정적인 용어 대신 ‘복지 균형발전’으로 변경하여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지향점을 천명

⇨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원칙 등 조례에 사용된‘사회보장격차해소’의 용어를 복지 균형발전으로 수정

-   ii) 복지 균형발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도민의 관심과 이해 증진, 복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재원 

확보 노력 외에 시군과의 협력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을 추가 기술

⇨   제14조(협력체계구축)에 균형발전 기준선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 보완 

-   iii) 복지격차에 대한 실태조사(제9조)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정기적인 3년 주기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문화

⇨ 다만,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욕구조사시기가 겹치는 경우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대체한다고 명시

-   iv) 복지 균형발전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제13조(지도·감독 등)을 보완하고, 지도·감독

보다는 모니터링이라는 용어로 대체

-   v) 점검 결과 성과가 우수한 시·군 및 도와의 협력이 잘 이뤄지는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항목을 신설

•   조례 개정을 통해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및 전략과제 추진의 근거법으로 활용 

•   행정조치 사항 : 도의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와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 논의 후 상임위원을 통해 개정

□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동’을 시·군에 권고

•   31개 시·군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2019~2022)할 때 각각 복지 균형발전을 위한 비전 

및 전략과제 제시를 의무화하도록 권고 

-   특히, 31개 각 시·군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제시된 과제는 반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

되도록 협조 요청

•   道에서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 적정하게 추진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 시 지역

사회보장계획과의 연동 여부를 파악하는 지표 포함

- 법정계획에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의 전략과제를 포함시키므로써 전략과제의 실행력 담보

•   행정조치사항 : 12월 21(남부지역), 26일(북부지역), 28일(동부지역) 3일 동안 각 권역별  시군 공무

원을 대상으로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및 전략과제를 설명하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담도록 협조 

요청

- 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 욕구조사는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예산 기 반영)

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및 전략과제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체계 구축

□ 도-시·군 복지 연정 사업으로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사업 추진

•   31개 시군단체장 협의회에 도-시군 간 복지 연정과제로“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실천을 제안

- 31개 시군 단체장 협의회(도-시군 상생발전위원회)나 시군 부단체장 회의 시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소개

-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사회보장격차해소에 노력할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

- 31개 시군 간 복지 균형발전을 위한 실무위원회(TF) 구성하여 구체적인 내용 논의

•   31개 실무위원회(TF;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운영 TF) 논의 사항

- 제안된 51개의 전략과제 추진에 대한 절차,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에 대해 동의

-   전략과제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재정규모 및 경기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하는 정도를 인지하고 부담 

비율을 조정

-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에 대해 합의

•   행정조치사항 : 31개 시군 단체장 협의회 개최 및 정식 안건으로 채택 요청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 도모

•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45조에 사회보장균형발전센터 설치를 

명시하고 있고, 현재 중앙정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설)에만 설치되어 있음

•   31개 시군 간 사회보장격차 해소를 위해 경기도에 설치(전국 최초)

-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道 조직보다는 공공기관, 경기복지재단의 부설조직으로 설치

-   중앙정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균형발전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중앙정부 정책동향에 긴밀하게 

조응

•   경기도 복지균형발전센터의 역할은 

- 첫째, 균형발전 기준선 및 전략과제 추진 상황 매년 모니터링하고 기준선 운영에 대해 시·군 컨설팅을 실시 함 

⇨   모니터링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

⇨   31개 시군별로 제시된 7개 영역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시군의 노력을 점검 

⇨   전략과제 추진 상 어려운 점 등을 파악하여 수정(안)을 제시

- 둘째, 시·군의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교육 및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원

⇨   기준선 및 전략과제가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가 연동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연차별 지역

사회보장계획 수립, 평가 등을 컨설팅

⇨   특히,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복지욕구조사를 도 차원에서 동일한 설문지를 통해 실시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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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사회보장신설·변경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함

⇨   2016년 10월부터 임시조직으로 경기복지재단 내 사회보장컨설팅단을 운영 중으로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사회보장사업 혹은 기존 사업의 변경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안을 컨설팅

⇨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시군이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의 통과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   2017년 한 해 동안 약 60여건을 컨설팅함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모니터링 지표 개발

•   모니터링의 목적: 서비스 수요자인 도민이 누리는 복지수준이 경기도가 정한 복지기준선에 얼마나 

부합하는가의 정도를 파악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

•   모니터링 지표 개발 

-   실무위원회를 통해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7개 영역별 복지기준선을 확정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적용하고, 

그 결과(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 개발

-   개발된 지표를 통해 복지수준이 개선되고 있는지, 혹은 악화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이고 정례적으로 모니터링

⇨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평가와 연동하여 추진하므로써 시군의 업무 부담 가중 최소화

- 개선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축적하여 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道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 재정 지원 비율 상향 등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 고민

- 인센티브는 사회보장격차해소 조례에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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